
[전국민언련네트워크�공동성명]

언론장악,�언론탄압으로�민주주의�퇴행�불러온�이동관�탄핵하라!

윤석열� 정권의� 언론장악과�언론탄압,� 민주적� 언론제도�파괴가� 시간이� 지날수록� 더욱� 거세

고� 무자비하다.� 윤석열� 정권은� 합의제� 취지를� 무력화한� 2인� 체제� 방송통신위원회로� 공영

방송�사장과� 이사�해임�칼날을� 휘두르고,� 언론사�취재와�보도�과정에� 대한�강제수사와�사

전검열,�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� 대한� 부당한� 개입과� 인터넷매체� 심의,� 헌법이� 보장하는� 표

현의�자유를�억압하고�가짜뉴스센터를�만들어�비판언론�낙인찍기에�나섰다.

방송통신위원회,� 방송통신심의위원회,� 한국언론진흥재단,� 방송문화진흥회� 등을� 비롯한� 언

론기관과�연합뉴스,� KBS,� EBS에�낙하산을�내리꽂고,�이렇게�임명된�친정권�인사들은�공영

언론� 파괴에� 앞장서고� 있다.� ‘윤석열� 꼭두각시’로� 불리며� 낙하산으로� 임명된� 박민� KBS� 사

장은� 취임� 전부터� 일방적으로� 프로그램� 편성을� 폐지하거나� 진행자를� 무더기로� 교체하는�

등� 등� 점령군� 행세를� 하고� 있다.� 최근에는� 불공정한� 총선� 선거방송심의위원회� 구성으로�

선거심의의� 공정성마저� 흔들고� 있다.� 비판� 언론을� 표적으로� 삼은� 기자들에� 대한� 잇딴� 압

수수색과� 가짜뉴스� 전쟁� 선포를� 두고는� 외신마저� 군사독재정권을� 연상시킨다며� 언론자유

를�위축시킨다고�비판했다.� 이런� 윤석열� 정권의� 폭주하는�언론탄압과�언론장악의�한� 가운

데�이동관�방송통신위원장이�있다.�

이동관� 방송통신위원장은�취임하자마자�공영방송�이사진�해임과�부적격� 이사� 임명에�나섰

고,� 언론사에�대한�취재�및�보도과정�검열,� 방송통신심의�직접�개입,� 포털뉴스서비스�조사

까지�진두지휘하고� 있다.� 정권에� 유리한� 미디어� 환경을� 만들기� 위해� 방송통신위원회� 권한

을�넘어�직권을�남용하며�헌법과�방송법이�보장한�언론자유를�위협하고,� 언론의�독립성·공

정성을�침해하고�있다.� 결코�용납할�수� 없다.� 이동관�방송통신위원장�탄핵을�촉구한다.� 국

회는� 좌고우면하지� 말고� 위법하고도� 불법적인�언론탄압에�대해� 엄중한� 책임을� 묻고,� 언론

자유�수호를�위해�나서야�한다.�

윤석열� 정권의� 파괴적인� 언론장악� 배경에는� 공영방송을� 정권의� 전리품으로� 삼을� 수� 있는�

현행� 제도가� 자리� 잡고� 있다.� 정권이� 바뀔� 때마다� 공영방송이� 정치권의� 대리전을� 치르는�

악순환을�끊어내야�한다.�방송법�제정� 36년�만에�공영방송�독립을�위한�법안이�국회를�통

과했다.� 윤석열� 대통령은� 국민� 5만명이� 청원하고,� 국회가� 의결한� 방송3법(방송법,� 방송문

화진흥회법,�한국교육공사법)�개정안을�당장�재가하라.� �

전국민언련네트워크는� 언론자유와� 공영방송의� 정치적� 독립을� 지지하는� 국민의� 염원을� 담



아� 11월� 15일� 국회와� 전국� 5개� 지역(서울,� 광주,� 부산,� 전주,� 청주)� 국민의힘� 시도당� 앞

에서� ‘방송3법� 즉각� 수용,� 이동관� 당장� 탄핵’을� 촉구하는� 1인시위를� 동시다발로� 벌인다.�

국민의힘은�더�이상�민주주의가�퇴행하는�현실을�방치하지�말고�방송법�개정안�재가에�힘

을� 보태라.� 국회는� 이동관� 탄핵을� 반드시� 의결해� 언론자유를� 지키라는� 국민의� 명령에� 답

하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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